
3제21231호 2020년4월6일월요일종합 해설

높으면與 낮으면野유리…코로나19속투표율촉각
재외국민절반이상투표못해

여론조사투표의향은늘어

무소속현역3명선전여부도주목

4 15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지역투표율에도관심이쏠리고있다. 코로나19 사

태가4 15총선투표율에영향을미칠수있고,투표

율은총선은물론각종선거에서각당의승패를결

정짓는주요변수중하나로꼽히기때문이다.또한

광주전남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들의 돌풍이 불지

여부도주목된다.

5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투표율은최근들어꾸준히상승하는추세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6년 20대 총선 투표율은

61.6%였지만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51.7%에 머물렀다. 전남에선 20대 총선 63.7%,

19대총선56.7%였다.

전국적으로살펴보면, 총선투표율은2008년 18

대 총선에서 역대 최저치인 46.1%를 기록했다가

19대 54.2%, 20대 58.0%로 점차 올랐다. 지난

2017년대선투표율은77.2%, 2018년지방선거투

표율은60.2%로,이역시역대선거에비해높은수

준이었다.

이번총선은코로나충격속에서도유권자의관

심이높다는게대체적인분석이다.실제,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한국갤럽에의뢰해지난달23∼24일

만18세이상전국유권자1500명을대상으로전화

면접조사(95%신뢰수준에표본오차±2.5%포인

트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한 결

과응답자의72.7%가 반드시투표할것이라고답

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당시보다 8.8%포인트

늘어난것이다.

따라서이번총선에서 4년전총선투표율을훌

쩍넘겨60%대의투표율을기록할지주목된다.이

경우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진영이, 낮을수록

보수진영이유리하다는과거의등식이성립할지

도관심이다.

하지만변수는코로나 19 사태다. 정치권에서는

유권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투표소를

찾지않아투표율이떨어질수있다는전망이꾸준

히제기돼왔다.당장재외국민투표에제동이걸렸

다.선관위는코로나19의확산으로인해총57개국

93개공관에대해이번총선재외선거사무를중지

했다.

이들지역의재외선거인은8만8087명으로,전체

재외선거인(17만1959명)의51.2%가코로나19로

투표를못하게된셈이다.

투표율못지않게광주전남선거구의무소속돌

풍도관심사다역대총선에서광주전남지역무소

속후보들이적게는 1곳에서많게는 4곳의선거구

에서승리하는등무소속돌풍을일으키기도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현역국회의원들의무소속

출마에따라더욱관심이커지고있다.무소속현역

의원은광주북구갑김경진, 여수갑이용주, 순천

광양곡성구례을정인화등3명이다. 이들은야권

통합당인 민생당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행을 택

했다.

지역정가관계자는 민주당의지지율이높아민

생당과 무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이 고전을 하고 있

지만투표율이낮을경우조직력이탄탄한민생당,

무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이 의외의 선전을 할 수도

있을것이라고분석했다.

/오광록기자kroh@kwangju.co.kr

총선D-9…광주 전남선거판흔들변수

임종석前비서실장광주 전남찾아선거지원

임종석<사진>전대통령비서실장이광주전남지

역을찾아민주당후보의선거운동을지원한다.특

히 민생당 현역 국회의원들과 격전을 벌이고 있는

선거구를중심으로선거지원활동을해이지역총

선판세에도상당한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5일민주당등에따르면임전실장은6일광주동

남갑선거구와북구갑선거구를찾고, 이어 7일장

흥과목포등지를돌며선거지원을한다.

현재 동남갑과 북구갑 선거구는 민주당 후보와

각각민생당,무소속후보가경합을펼치고있는이

지역대표격전지다.

동남갑은 민주당 윤영덕 후보와 민생당 장병완

후보가일전을치르고있고, 북구갑은민주당조오

섭후보와무소속김경진후보가표밭을다지고있

다.민주당에대한지역의높은지지율속에서이들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다소 앞선 것으로 나

타나고 있지만 경쟁하는 현

역 국회의원들의 선거 막판

조직력도힘을내고있는형

국이다. 목포 선거구에서도

민주당김원이후보와 정치

9단 박지원 후보가 일전을

치르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최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과선거운동전면에나서고있다. 앞서대표적인

접전지역인서울광진을에서임전실장은선거지

원유세를했다. /오광록기자kroh@kwangju.co.kr

제21대국회의원선거공식선거운동시작이후첫휴일인5일 광주동구무등산입구에서각정당운동원들이피켓을들고

등산객들을대상으로후보알리기에열을올리고있다. /김진수기자jeans@kwangju.co.kr

광주 120만 8307명, 전남159만 2538명

전국4399만4247명…총선선거인수확정

만18세유권자수54만8986명

4월15일에치러지는제21대국회의원선거의유

권자가 총 4399만4247명으로 확정됐다. 광주는

120만8307명, 전남은159만2538명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번총선선거인(선거권자)

수가선거인명부확정일인지난3일기준으로이같

이집계됐다고밝혔다.

유권자수는지난20대총선때(4210만398명)보

다189만3849명(4.5%) 증가했다. 이가운데국내

에서투표할국내선거인이 4382만2288명, 해외에

서투표하는재외선거인은17만1959명이다.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참여하는

인원은 4396만1157명, 비례대표선거만참여하는

선거인(재외국민중거주국영주권을취득한자)은

3만3090명이다.

이번선거부터선거연령이하향조정되면서처음

으로투표권을행사하게되는만18세유권자수는

54만8986명으로집계됐다.전체유권자수의1.2%

에해당한다.

유권자연령대(이하지역구국회의원선거인수

기준)는 50대가 864만9821명(1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835만7423명(19.0%), 30대

699만4134명(15.9%), 20대 679만6623명

(15.5%), 60대643만9959명(14.7%), 70대이상

556만9535명(12.7%), 10대(18∼19세) 115만

3662명(2.6%) 순으로 나타났다. 40∼50대 유

권자가 1700만7244명으로전체의 38.7%를차지

했다. 60세이상은1200만9494명(27.3%)이다.

성별로는여성이2217만3947명(50.4%)으로남

성(2178만7210명)보다38만6천737명많았다.

지역별로는17개시도중경기도가1106만1850

명(25.2%)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46만5419명

(19.3%), 부산295만6637명(6.7%) 등이뒤를이

었다.선거인수가가장적은시도는세종시로26만

3천338명(0.6%)이다. /오광록기자kroh@

교육부 한전공대법인설립허가…2022년개교마지막절차넘었다

이달중캠퍼스공사설계착수

한국전력이 교육부로부터 가까스로 한전공대

법인설립을허가받으면서2022년3월개교를위

한사실상의마지막절차를넘어섰다. 한전과전

남도등은향후명문대학캠퍼스조성, 4세대방

사광가속기유치등세계적인경쟁력확보, 지역

발전과의연계등에전력을기울일수있게됐다.

5일 한전, 전남도 등에따르면교육부는지난

3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고한전공대법인설립을허가했다. 이번

안건은위원장포함11명으로구성된심사위원회

참석위원의과반찬성으로의결됐다.

법인설립허가에따라한전은향후법인등기

와총장등교원확보등개교준비에속도를낸다

는방침이다. 한전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학교

법인 설립 허가서가 오는대로 설립등기를 하고

법인이사회를개최하는등속도감있게업무를

추진해갈것이라고말했다. 이어 초대총장의

경우 상반기 중 선임을 마치고, 교사 등 캠퍼스

공사의경우이달중설계작업에착수할예정이

며, 2022년정상개교를위해최선을다할것이

라고덧붙였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이

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내부영CC 일원 40만

㎡부지에학생 1000명(대학원 600명학부 400

명) 규모로설립예정이다. 4년편제가완성되는

2025년까지 대학 설립에 6210억원, 운영에

2079억원등모두8289억원이필요할것으로한

전은추산하고있다.

학교부지는(주)부영이무상제공하고,전남도

와나주시가개교년도부터10년간매년100억원

씩총2000억원의운영비를지원한다.

한전공대의 성공적 개교와 운영을 위해서는

2025년까지 8289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의

마련과학교설립을주도해나갈초대총장선임

이첫선결과제로거론되고있다. 한전측은학

교 개교시까지 3956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이후에는 정부, 지자체 등과 함께 재

원을마련한다는계획을갖고있는것으로알려

졌다.

한전의적자가계속되고있어대학설립에투

입되는막대한사업비에대한주주반발도주요

변수로작용할전망이다. 한전은 지난해 9월 학

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으

나, 대학설립심사위는재원마련근거부족등을

이유로 두차례 심의를 보류하고 두차례 회의를

연기했다.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무등산입구휴일선거전


